
     판결요지서

□ 사건의 경과

 사 건 번 호  2005나12627

 원       고  00보험 주식회사

원고보조참가인  대한민국

 피       고  000

 소   제기일  2005. 1. 26. (2005. 11. 18. 제1심 선고)

 판결 선고일  2006. 4. 28.

 쟁      점

  

 상해보험금 지급의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

 소득세법이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‘계약의 위약 또 

 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’에 해당하여 

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
 

 결과 (주문)

 □ 원고 승소

 □ 원고들 패소

 ■ 원고 일부 승소

 참 고 조 문
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,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

 제3항

□ 판결 요지

○ 사안의 개요

1. 원고는 2000. 4. 11.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‘교통재해’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특

정등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장해등급에 따른 활동보상자금을 지급하기로 

하는 내용의 ‘오케이밀레니엄보장보험’계약을 체결하는 한편, 2001. 4. 13. 현대

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가 2000. 5. 30. 엘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

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피고가 휴일교통사고로 장해를 입을 경우 장해등급

에 따른 상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체결한 ‘무배당엘지캐피탈 휴

일교통상해보험계약’을 인수하였다.

2. 피고는 2000. 10. 3. 16:30경 자신 소유의 충북 1모5468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

가다가 선행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, 이로 인하여 장해등급분류



표 5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게 되었다. 

3.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피고를 상대로 

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자,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보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

여, 법원으로부터 보험금 16,000,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

이 선고, 확정되었다.

4. 원고는 2004. 10. 7. 피고에게 위 판결의 주문에서 명한 보험금 및 이에 대한 

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면서, 지연손해금에 대한 소득세 

및 주민세 명목으로 금원을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원만을 지급하였고, 이로써 위 

판결에 따른 보험금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에 기한 강제

집행의 불허를 구한다.  

○ 쟁점

   상해보험금 지급의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이 기타소득으

로 규정하고 있는 ‘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’에 

해당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
○ 법원의 판단

1.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가 기타소득으

로 규정하고 있는 ‘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’을 

‘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’으로 제한하고 

있는 취지는, 생명 · 신체 등의 인격적 이익이나 가족권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

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자체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

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과세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려는데 있

다고 봄이 상당하다(대법원 2006.1.12. 선고 2004두3984 판결 참조) 

2. 이 사건 보험금은 피고가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신체상의 상해를 입었

음을 이유로 지급된 것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

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역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, 이 사건 지

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할 수 없다

고 할 것이다. 

□ 판결의 의미

  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‘계약의 위약 또는 

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’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금전채권 자체가 

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과세대상이 되

지 아니함을 밝힌 데 의의가 있다.


